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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

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주제어: 정부3.0, 알권리, 정보공개, 공공정보, 공공데이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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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글

한 세기 전, 아니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우

리에게 “알권리”라는 것은 개념조차 없었다. 모

든 행정, 공공정보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

들의 전유물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 턱이 없

었다. 행정은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흘

렀고, 행정편의의 이름 아래 원칙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고인 물이 썩듯, 흐르지 않은 정보, 독점

된 정보는 부정과 부패를 낳고, 이를 통해 이익

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만의 비밀주의

는 더욱 강화되었고, 정보를 가진 이들과 그렇

지 않은 이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더욱 기울

어져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악순환을 끊

어내고자 했던 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날 우리가 누리는 알권리가 되었다. 행정, 공공

정보의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암흑기를 거쳐, 정보공개제도

로 그리고 다시 정보공표제도로까지 확대된 접

근의 대역폭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

공유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

정되고,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가 도입되었으

며, 미국 오바마(Ohbama) 정부로부터 시작된 

정부2.0은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리

고 2013년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선거공약이었던 

정부3.0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정

부2.0, 그리고 정부3.0은 21세기 알권리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 개방, 공유, 소통과 협력의 기치

로 알권리의 확장을 약속한 정부3.0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정부3.0이 

알권리의 전진이 아닌 후퇴를 부를 것이라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3.0 정책이 기반을 두

고 있는 거대한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활용

이 내재하고 있는 근원적 위험 때문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의 신뢰성으

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 사이버 공간의 보안, 

그리고 빅데이터의 효용성에 이르기까지 정부

3.0의 실질적 구현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알권리의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

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연혁적으로 

고찰하고, 세계 최초로 닻을 올린 정부3.0의 당

면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알권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흐름은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의 이론적 탐구와 이후의 

제도적 관점의 연구로 크게 구분되며, 여기에 

2013년을 기점으로 정부3.0에 관한 연구가 또 

하나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이와 같은 구분에 따

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알권리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62년 조규하가 뺷신문연구뺸에 게재한 ‘취재의 

제문제: 국민의 알권리’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규하의 글은 알권리의 개념을 소개하

고 그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 큰 의의

가 있으나, 이를 본격적인 학술적 성과로 보기

는 어렵다. 본격적 학술 연구는 1960년대말 장

용 등의 연구로 시작된다. 장용(1969)은 “국민

의 알권리가 부정되는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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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없으며, 독재자와 국민의 알권리는 

상극적인 입장에서 계속 암투를 하게 된다”라

고 주장하며, 알권리의 대상을 정부가 행하는 모

든 것으로 확장시켰고, 이후 한상범(1970), 김영

호(1973), 구병삭(1974), 홍성찬(1978) 등이 언

론과 자유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알권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70년대의 연구들은 80년대 초반 알

권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성과

들로 이어졌으나(구병삭, 1981a, 1981b; 안용

교, 1982a, 1982b), 그 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사이 눈에 띄는 

연구 성과로는 ‘알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

검토’, ‘알 권리의 한계로서의 국가안보’ 등 김

배원(1989, 1991a, 1991b)이 수행한 일련의 연

구를 들 수 있다. 알권리에 대한 김배원의 연구

는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 개정을 논한 연구

(1999)와 미국 정보자유법의 30년사를 다룬 연

구(2001) 등으로 이어진다. 

2000년대의 알권리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유일

상(2003),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과 개념변화를 분석한 이재진(2005), 유비

쿼터스 사회에서의 액세스권과 알권리를 논한 

이동훈(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편

의 한계를 주제로 한 배정근(2009) 등의 연구가 

있다.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들은 알권리의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

로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알권리의 구체적 실현인 정보공개법과 정

보공개청구제도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법학과 

행정학 영역을 중심으로 기록학, 문헌정보학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정민, 

김유승(2013)의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에 따르면, 1982년 최창섭이 뺷관훈저널뺸에 게재

한 ‘정보공개의 요구권’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97편의 정보공개 관련 학술논문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

정부3.0에 관한 연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크

게 늘고 있다. 방민석(2013)은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함께, 법정책적 과제를 논하였고, 

우윤석(2013) 역시 정부3.0의 이론적 측면을 살

피고 해외사례를 분석했다. 심성보(2013)는 기

록관리 측면에서의 정부3.0 정책 기조를 다루었

고, 정진임, 김유승(2013)은 정부3.0 시대에 걸

맞는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

다. 한편, 지방정부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었다. 

오영균(2013)은 지방정부3.0 구축을 위한 이론

과 과제를 논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송효진, 황

성수(2014)는 공공데이터법을 검토하고, 지방

정부3.0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준비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의 개념과 연혁의 연대

기적 고찰을 통해 정부3.0으로 이어지는 알권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피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정부3.0의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

와 차별을 두고자 한다. 

3. 알권리의 정의 

알권리(Right to Know)는 195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견지해온 비밀주의 정책에 대항해 

언론계가 전개한 언론운동의 일환으로 주장된 

용어의 하나다. 이 운동은 ‘정보를 입수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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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열 없이 출판할 권리’, ‘적법절차에 따르

지 않는 보복을 금지하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출판할 권리’,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시설과 

자료에 접근할 권리’,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확산할 권리’ 등을 핵심으로 알권리의 보

장을 주장하였다(Wiggins, 1956, pp. 3-4; 유일

상, 2003, p. 1. 재인용). 다시 말해, 언론운동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사전 검열이나 부당한 보복

에 대한 두려움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

요한 시설이나 자료에 접근하고, 정부 혹은 어

떠한 형태의 권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전

달할 수 있는 권리로 알권리를 정의한 것이다

(Wiggins, 1956; 이재진, 2005, pp. 233-234 재

인용). 

같은 맥락에서, 한병구(2000, p. 65)는 ‘정보

원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인가를 알고자 정보의 유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알권리를 사회정치적 운동의 제도화된 

개념으로 또는 구체적 정보에 대한 공적 청구

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알권리에 대한 협의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알권리는 광의적으

로 해석되고 있다. 알권리는 모든 기본권의 내재

적, 묵시적 전제이며(김배원, 1989), 수동적 자

유권과 적극적 사회권이 복합된 불가침의 인권

으로(안용교, 1974, p. 275),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이를 구성하는 부가결의 

요소로 인식된다(한상범, 1970, pp. 22-23). 이

러한 광의적 해석은 1966년 미국 존슨 대통령

이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에 서명하면 남긴 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 정보에 대

한 비밀의 장막을 씌울 수 없으며, 모든 시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한다고 천명하였다. 민

주주의가 지향하는 열린사회란 알권리가 번성하

고 보호받는 곳이며, 알권리가 민주주의를 작동

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협의와 광의의 해석은 알권리의 미시

적 그리고 거시적 역할을 설명해주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정근(2009, 

p. 369)은 알권리를 미시적으로 개별 시민의 자

아실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 수단인 동시

에, 거시적으로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

가 국정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를 감

시, 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권

으로 규정한다. 후자의 거시적 관점은 알권리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견제가치(Checking 

Value)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 Balsi(1997, 

p. 609)의 주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

장은 정보자유운동의 바이블이 된 ‘국민의 알

권리(The people’s right to know)’를 저술한 

Herold Cross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

는 “자치 사회의 국민은 국정 수행을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알권리를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

의 자기통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Halstuck & 

Chamberlin, 2006, p. 525). 권력과 자본에 의

한 정보비대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누구나 자

유롭고 평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알권리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생존권인 것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 천부적이고 보

편적 인간의 권리를 선언한 ｢인간과 시민의 권

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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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du citoyen) 제15조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 부여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

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

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언명으로 알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

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임을 규정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의

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9월 4일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

법소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

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다. […]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

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

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

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

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p. 188)

알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알

권리의 헌법적 지위를 확인한 다음의 과제는 

알권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다

수의 연구자들은 알권리의 대상 정보로 ‘주권자

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뿐

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

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국민 개개인이 인격적 

자기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임병국, 2002; 이재진, 2005, p. 235). 이

러한 포괄적 정의는 제도적, 기능적 관점 또는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공공정보를 알권

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공정보는 제도 및 기능에 따라 ‘공공․행정

기관이 직무 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수

집, 관리하는 정보’와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

정영역을 망라하여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이용

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분되거나(김유승, 전

진한, 2011, p. 51), 목적에 따라 ‘정보의 재사용

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영역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와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목적으

로 하는 공공영역콘텐츠(public sector content)’

로 나뉘어(OECD, 2005)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

다. 하지만 알권리는 이러한 공공정보의 세부

적 영역과 구분을 넘어 공공정보 전체에 적용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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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는 또 다른 

기본권들과 경합한다. 알권리와 함께, 국민 개

개인 혹은 집단에게는 자신들의 정보를 보호받

을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알권리는 다른 기

본권들과의 경합 속에서 제한되고 유예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경합 속에 공익에 따른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의 광의적 개념이 일반법의 영역에서 협

소해지는 것이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

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0조

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을 자

유를 규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

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

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

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

성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앞선 포괄적 범주와 비교할 때, 알권리의 절

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정보의 범주가 제한적이며, 알권리가 

유예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담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행 정보공

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유형과 수는 상당

하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등의 헌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

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

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법률

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현한 기관, 정

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

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정보공개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

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으로 규정하며(제2조 제1호), 제4조를 통해 “국

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

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제1항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 

8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할 ‘국가의 정보제공 의

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

할 수 있는 ‘국민의 공개청구권’, 공권력의 간섭

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민의 정

보수집권’, 송신자가 발신하는 정보를 공권력의 

방해없이 수령할 수 있는 ‘국민의 정보수령권’

(유일상, 2003, pp. 3-4) 등이 알권리를 위한 주

요 활동으로 꼽히는 4가지 유형이라 할 때, 정보

공개법의 절차와 규정은 ‘국가의 정보제공 의무’

와 ‘국민의 공개청구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음에서는 이러한 의무와 권리의 실현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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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 세부 내용

국가기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제4조1)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표 1>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

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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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는 알권리 관련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고

자 한다. 

4. 알권리제도의 연혁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의 패러다

임은 끝없이 변화 중이다. 알권리는 이를 민주

주의의 기본권으로 지키고 진전시키고자 했던 

이들과 이를 거부하고 후퇴시키고자 했던 세력 

간의 갈등 사이에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

다.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 제도의 연혁을 18세

기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고전적 자

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정보공개제도를 확립해나간 ‘수동적 

정보공개의 시대’, 정부2.0과 함께 도래한 ‘능동

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표 2> 참조). 

시대구분 국내 법제도 및 시민운동 연도 해외 법제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1766 스웨덴, 정보공개제도 법제화

1776 미국, 버지니아 권리선언

1789 프랑스 인권선언 제15조

1791 미국, 수정헌법 제1조

1809 스웨텐,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한 헌법 제정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

1948 세계인권선언 제19조

1966 미국, 정보자유법(FOIA) 제정

｢언론기본법｣ 제2조, 알권리 규정 1980

헌법재판소 판결 (88헌마22) 1989

청주시의회,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결 1991

1992 유럽연합, 정보접근권에 관한 선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제정 19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제정 1996 미국, 전자정보자유법(EFOIA) 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1998

판공비공개운동 네트워크 구성 2000 영국, 전자정보자유법(EFOIA) 제정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442호) 20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 제7127호) 2004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 개통 20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2008

능동적 

적극적 

정보공유

‘열린정부’ 사이트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개명 2009 미국, Data.gov 서비스 개시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계획 수립 2010

공공정보제공지침 제정(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서비스 개시
2011

박근혜 정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개시
20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13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행정정보 원문 공개 서비스) 개시 2014

<표 2> 알권리제도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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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를 연 국

가는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 Anders Chydenius

에 의해 주도된 1766년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His Majesty’s Gracious Ordinance 

Relating to Freedom of Writing and of the 

Press)｣을 통해 법제화된 스웨덴의 정보공개제

도는 이후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의 출발이 순탄

했던 것은 아니다. 법이 제정되고 불과 1년 후 

정부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가 제한되고, 1772년

에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1809년 스웨덴 헌

법에 의해 기본권으로 재등장하였다. 1930년

대 스웨덴 내정에 대한 독일 나치 정권의 간섭과 

｢기밀보호법｣ 제정으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

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적 제도로서 자리를 잡

았다(Manninen, 2006, pp. 18-53; 심영섭, 2008, 

pp. 35-53; 이재완, 2014, p. 152). 

이러한 스웨덴의 앞선 정보공개제도는 1951년 

핀란드, 1957년 프랑스, 1970년 덴마크 등 유럽 

주변국들이 정보공개법령을 선도적으로 받아들

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이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을 통해 ‘수동적 정보공

개의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유럽연합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최초로 천명한 

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으로 알려진 1992년 ｢유럽연합조약｣의 ｢정보 접

근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을 통해서다(EC, 1992, 

p. 101). 선언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행정

에 대한 기관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신뢰를 

강화한다고 명시하며, 정보의 공적 접근을 증

진시킬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199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와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

는 데이터와 문서에 대한 최대한의 폭넓은 접

근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concerning Public Access 

to Council and Commission Documents)을 

채택하였다(EC, 1993, pp. 41-42). 이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

(Amsterdam Treaty)｣ 제255조를 통해 회원

국에 거주하거나 등록한 시민과 법인 모두에게 

유럽 의회, 이사회, 위원회의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알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유럽 집행위원회, 정상회의, 의회의 문서

에 대한 공적 접근권을 규정한 법령(Regulation 

No 1049/2001)을 채택하기에 이른다(Augustyn 

& Monda, 2011, p. 17).

미국의 알권리 제도 역시 18세기로 거슬러 올

라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큰 방벽의 하나이며, 독재정부에 의해 결코 저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한 선언의 제12조는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 1791년

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 ｢행정절차법(Admi- 

nistrative Procedure Act, 이하 APA)｣은 일반 

국민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자격을 제한하고, 모호한 예외조항으로 공공기관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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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가 효과적으로 시행

되지 못하였다(김배원, 1999, p. 192; 배병호, 

2008, pp. 22-23).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여러 활

동들이 결실을 맺어 정보공개에 대한 포괄적 법

률인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이 제정된 것은 1966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알권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

용한 법령은 “모든 국민은 언어, 문자, 형상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

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1980년의 ｢언론

기본법｣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언론기본법｣

의 제정 취지는 알권리의 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1980년 계엄령 하에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제정된 이 법은 당시 

언론규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제5공

화국 출범 직후인 1980년 12월 법률 제334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법이라는 논란 속에 1987년 11월 28일 폐

지되었다. 

1989년에는 앞서 언급한 알권리에 대한 최초

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88헌마22). 알권

리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한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속에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

다는 점에서 이후 전개된 정보공개운동의 준거

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법령은 1991년 청

주시의회가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안｣이다. 당시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

고, 상위법조차 제정되기 이전에 지방의회가 스

스로 나서 정보공개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것이

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청주시의회의 정

보공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관선시장이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

의를 요구했으나, 청주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

결하며 조례 제정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결국 

조례는 청주시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었으나, 

1992년 6월 대법원이 제소를 기각하고 청주시의

회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해줌으로써 시행될 

수 있었다. 청주시의회의 정보공개조례와 대법

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

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마련되고, 1996년 12월 

31일 정보공개법(법률 제5242호)이 제정됨으로

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

를 위한 법령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시행은 1년 유예되어 법은 1998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기 시작했다.2)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정보공개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시민운동에게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은 본격적 정보공개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1998년 참여연대는 대중적 

정보공개운동의 출범을 선언하며, 법학자, 변호

사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였

다. 사업단의 초기 활동은 기존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는 각종 토론회, 제도개선안의 발표, 공

공기관의 부당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과 행정소송의 진행 등이 주를 이루었다(하승

수, 1999; 홍일표, 2009, pp. 45-46). 2000년에

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의 판공비 공개운

동이 전국 30여 개 시민단체로 확대되어 판공

 2)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도입한 국가는 1999년 일본, 2000년 영국, 2005년 독일, 2007년 중국 

등이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이 정보공개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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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운동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시

민단체의 활발한 정보공개운동만큼, 정부도 정보

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정보공개의 주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의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었고, 2003년 6월에는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제442호)으로 마련되었다.

2004년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새로운 전

기를 맞는다. 2004년 전부개정된 정보공개법

(법률 제7127호)은 기존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주를 축소하고,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

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정보

공개의 양적, 질적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전적, 자발적 정보공

개를 의무화하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명시함

으로써 알권리의 패러다임을 청구에 의한 수동

적 공개에서 능동적 사전 공개로 전환시키는 시

발점이 되었다. 공공정보 사전공표제도의 일환

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정책연

구 관리시스템 ‘프리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서

비스 ‘내고장살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

템 ‘클린아이’, 대학정보공시서비스 ‘대학알리미’ 

등이 있다(<표 3> 참조). 

2006년에는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

kr)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웹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서비스는 개별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정

보공개접수 창구를 통합하고, 검색, 청구, 결정

통지, 수수료납부, 열람 등의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 정보공개절차의 번거로움을 크게 개선하였

고, 이후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에는 정보공개운동을 전

문으로 다루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가 창립되어, 시민운동 기반 정보공개

운동의 맥을 이어간다. 

2009년은 알권리 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

는 해가 된다. 2009년 5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정부2.0으로 대변되는 Data.gov 서비스를 시작

한 것이다. 정부행정기관들이 생산하는 원정보

(raw data)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향상시

키고, 공공정보의 창조적 이용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Data.gov는 영국, 호주, 뉴

서비스

명칭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개시일

주관 운영 

부처
URL 근거 법령

프리즘 정책연구용역 2006. 1. 안전행정부 www.prism.go.kr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2005.12. 기획재정부 www.alio.go.k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고장살림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2007. 1. 안전행정부 www.laiis.go.kr ―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2007.12. 안전행정부 www.cleaneye.go.kr ｢지방공기업법｣ 

대학알리미 대학정보 2008.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www.academyinfo.go.kr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표 3> 사전 공표되는 공공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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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김유승, 2010, p. 212). 

우리 정부도 정부2.0의 추이에 대응하여 2010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합동

으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계획｣을 수립하

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공공정보활용지

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11년 행정안전부 고

시로 공공정보제공지침이 제정되었고, 공공데

이터포털(www.data.go.kr) 서비스가 개시되었

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추진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다. 같

은 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

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이하 ｢공공데

이터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8월 ｢정보공개

법｣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

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열린정부’에서 ‘정보

공개시스템’으로 2009년 이름을 바꾸었던 서비

스가 이에 근거하여 2014년 2월 ‘대한민국 정보

공개 포털(wonmun.open.go.kr)’로 다시 이름

을 바꾸고, 행정정보 원문 공개 서비스를 개시

하였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에 대한 

시각들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론으로만 논의

되었던 정부3.0 개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세

계 최초의 국가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은 수사적 표현일 뿐, 내용적으로 기존의 정부2.0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우

윤석, 2013, pp. 37-38; 방민석, 2013, p. 146). 

다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과 알권

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5. 박근혜정부의 정부3.0과 알권리

정부3.0이란 정부서비스포털을 통해 개별 국

민에게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를 시공간의 제

약 없이 제공하는 개념으로, 2008년 정부2.0의 

논의와 함께 등장했다. 캐나다 국립정보사회청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이하 NISA)은 기존의 전자정부를 정부1.0이

라 규정하여, 정부2.0과 구분짓고, 기술적 발전

을 기반으로 진화된 정부2.0의 개념을 정부3.0

이라 지칭하였다(NISA, 2008)(<표 4> 참조). 

이후 다수 연구자들의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규정 역시 이를 준거로 삼고 있다(김유승, 2010, 

p. 207; 홍필기,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공공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며, 

일방향의 일률적 서비스를 시공간적 제약 하에 

제공하는 전자정부를 정부1.0이라고 한다면, 

정부2.0은 웹2.0 기반으로 플랫폼 제공자로서 

역할하는 정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정부2.0

은 공공정보에 대한 정부의 배타적 권리를 주

장하지 않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며, 쌍방향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3.0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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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분 정부1.0 (전자정부) 정부2.0 정부3.0

웹 단계 웹(1995-2000) 웹2.0 (2005-2010) 리얼 웹(2015-2020)

서비스

정부주도 서비스 시민주도 원스톱 서비스 개별 국민을 위한 정부서비스 포탈

일방향 서비스

시공간 제약 하의 서비스

공급기반의 일률적 서비스

쌍방향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정부-민간 협력 기반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시공간 제약없는 서비스

지능형 서비스

<표 4> NISA의 정부 패러다임 구분

2.0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지능화된 맞춤형 

개인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다(O'Reilly, 2009a, 2009b; 김유승, 2010, 

p. 208; 김유승, 전진한, 2011, pp. 52-53). 기존 

전자정부로부터 정부2.0에 이르는 변화는 정부 

기능과 서비스에 있어 혁신적 전환을 불러왔다

면, 정부2.0과 정부3.0 사이엔 이와 같은 근본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진임, 김유승(2014, 

p. 52)은 “정부2.0이 정부1.0으로부터의 혁신적 

패러다임의 변화라면, 정부3.0은 정부2.0 패러

다임을 계승한 기술적 발전”이라고 규정하며, 

정부2.0과 정부3.0 간의 차이점을 유비쿼터스 

환경과 개인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의 수용여부에서 찾았다. 불

과 10여 년 전 상상하지 못했던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대중적 확산과 무선 통신 대역폭의 확

장 및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전은 진화된 정

보서비스를 가능케 만들었다. 정부3.0은 이러

한 기술의 진보를 수용한 행정서비스의 총합이

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의 개념도 이

와 궤를 같고 있음은 안전행정부가 2014년 6월 

발간한 뺷2013 정부3.0 백서뺸를 통해서도 확인

되고 있다(<표 5> 참조). 정부2.0이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하여, 국민 중심의 양방향 행정서비

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정보의 공개와 국

민의 참여가 제한적인 반면, 정부3.0은 확장된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국민 개개인에게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능동적 공개, 참

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2014a, p. 4).

박근혜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공

유를 통해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과

의 소통을 강화하여 대정부 신뢰를 제고하는 

‘투명한 정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

업을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문제를 사전에 감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표 5> 박근혜정부의 정부 패러다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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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모든 정책, 사업, 

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기업의 특성․유형

별 요구에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통

합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정부3.0의 3대 전

략으로 수립하고, 각 전략 아래 10대 추진과제

를 마련하였다(김유승, 2014, p. 53; 안정행정

부, 2014, p. 3)(<표 6> 참조).

본 연구는 이중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

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

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두고 있는 ‘투명한 정부’ 

전략에 주목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정보공표제도와 정보공개제

도를 개선하고, 원문정보공개를 실시하며, 정책

실명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

성 및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 수립, 공공

데이터 품질 제고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앞서 

알권리제도의 연혁에서 언급한, 2013년 정보공

개법 개정과, 같은 해 공공데이터법 제정은 이

러한 추진과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제8조의 2), 비공개대상 

정보 중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 결과통지(제9

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제18조 제2항), 정보공개 관련 신분보장(제28

조)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기한 내 공개여부 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강화(제11조 제5항, 제18

조, 제19조, 제20조)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은 괄

목할 만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

책이 2009년 뺷클라우드 컴퓨터 활성화 종합계

획뺸(방송통신위원회, 2009), 2011년 뺷국민과 하

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

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안)뺸(행정

안전부, 2011) 등 이명박 정부가 진행했던 기존 

정책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것에 다름 아니

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김철, 2013b), 알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시스템과 법제도를 채워줄 정책

담당자들과 일선 실무자들의 인식과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정진임, 2013; 박성준, 2013; 고승우, 

2013), 높은 정보공개율과 공유정보의 양적 증

가 속에서도 주요 공공정보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김봉

수, 2013; 김철, 2013a). 정부3.0 서비스 포털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과 정보공개 앱의 사용

성과 기술적 문제점 역시, 정진임, 김유승(2014) 

그리고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3.0 정책 실행에 있어 문제점은 

일면 당연한 것이다. 법제도는 마술지팡이가 

아니다. 알권리제도의 이해당사자들이 지녀온 

관행과 인식은 짧은 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도의 확립과 안착에는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3.0 정책의 문제

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 정부3.0이 지향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
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협치 강화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

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표 6> 박근혜정부의 정부3.0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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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 정책 앞에는 정보

감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부터, 공공정보

의 품질과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는 다양한 태

생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과

제와 함께,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점에서 발생

하는 이와 같은 위험과 이에 대한 해법에 주목

한다. 다음에서는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

공정보의 품질, 공공정보의 수집, 활용으로 인

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논

하고자 한다.

6.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첫째, 공공정보의 품질 문제다. 공공정보의 

품질 관리는 정부3.0의 전제조건이다. 공공데

이터의 민간제공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품질관리가 선

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업무용으로 민간이 활용하기 부적절하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데이터분석 전문인력을 

배치한 곳은 208개 공기업 중 32%, 52개 공공

기관 중 25%뿐이었다(정윤희, 2013). 한국정보

화진흥원(2013, p. 7)이 2011년 조사한 31개 공

공데이터베이스 중 42%의 품질관리활동이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들의 평균오류율은 

5.19%로 민간데이터베이스 평균오류율 2.1%

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

데이터의 품질 수준이 취약한 상황에서 데이터

베이스 개방을 위한 품질 개선에는 상당한 시

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지만, 예산과 

전문인력의 지원 없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데이터의 품질로 인

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담당 공무원의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법 제36조는 공공데

이터의 높은 오류율과 낮은 품질관리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정부3.0의 성공을 위해

서라면 단기간에 개방, 공유되는 공공정보와 

데이터의 수와 양을 늘리는 일보다는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와 데

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정보의 수집 및 활용상의 위험들

이다. 먼저, 스마트 정부의 ‘빅브라더’화에 대한 

우려다. 정부3.0은 스마트 정부를 지향한다. 개

별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는 정부

2.0과 정부3.0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각기 다

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는 스마트 정부는, 

역설적으로 국민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방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의 편리

함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맞춤 서비스를 위한 

개인화와 개인정보의 제공은 국가기관의 권력

과 통제를 증대시키고, 차별을 위한 도구로 돌

변할 수 있다(조동원, 2013, p. 257). 다시 말해, 

정부3.0에는 스마트 정부가 아닌 빅브라더 감

시체제가 될 위험이 상존한다. 국민의 일상과 

사회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활용은 정부3.0

이 지향하는 확장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날

의 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3.0 정책을 올

바르게 구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민의 신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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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확보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권력과 통

제의 수단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서비스

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 구축이

야말로 올바른 정부3.0 구현의 길이다.

정부3.0 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

에 있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프라이버

시(privacy)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수많은 전자적 흔적을 남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구글을 검색하며, SNS에 글을 남긴

다. 그 모든 방대한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수집, 

축적되고 분석의 대상이 된다. 정부3.0 추진과

제의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도 국민 개개인이 남기는 정보에 기반을 

둔다. 정보의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

출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심

지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프라이버시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다(Johnson, 2010). 하지만, 국가 단위의 

이와 같은 행위는 또 다른 차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황주성, 2013, p. 220). 백욱인

(2013, pp. 160-161)은 “사회구성원을 범주화

한 단위로 분류하고 특정한 사회집단을 대상으

로 통제를 시행할 경우 개인 차원의 프라이버

시 문제가 아니라 집단 프라이버시 문제”로 확

장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의 또 다른 기본권을 존

중할 때,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3.0의 

구현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해주

었을 때, 가능하다.

셋째, 공공정보 보안의 문제다. 정부3.0 정책

에 따른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방으로 인해 검색

엔진의 공공정보 접근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보

안에 관한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에서의 개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이버 위협의 급증으로 이

어진다. 무선망 보안의 위험, 모바일 기기의 해

킹 취약성 등 모바일 보안 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통제가 요구된다. 퍼블릭 클라

우드의 보안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클라

우드 환경이 가지는 보안의 취약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기존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기

술이 클라우드 환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 막아낼 수 있는 해킹이라면 클라우

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정작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는 사람으로부

터 비롯된다. 보안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

한 정보의 유출 및 오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

존하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위험은 

더욱 증가된다.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정보의 보안은 정부3.0 정책이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7. 맺는 글

18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개념으

로 싹을 튀운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주의의 기

본권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지난했던 알권리제

도의 연혁은 이제 정부3.0을 마주하고 있다. 정

부3.0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공공영역 

서비스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라는 예상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3.0이 가져올 효과는 검증되고 있

지 않다. 반면, 정부3.0이라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숨은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명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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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차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은 아직도 

일상생활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

하고 있다. 앞서 논하였듯이, 정부3.0은 국민의 

참여,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플랫

폼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3.0이 범정부

적 캠페인으로 주도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풍

경이다. 정부 3.0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워지는 대

목이다. 정부가 보유, 관리하던 데이터의 빗장

을 단순히 열어놓는다고 정부 3.0이 실현되지

는 않는다. 2013년 G8이 채택한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이 천명하였듯이 공

공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품질과 양이 충분해야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용

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GOV.UK, 2013).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의 정부3.0이 헌장의 

원칙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

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갈 길은 멀다. UN 전자정부개발지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세계 1위

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 경쟁력 지표는 26위, 국제투명

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

는 46위다.3) 우리에게 정부3.0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정부3.0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국민

을 참여, 소통, 협력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는 

정부3.0, 알권리를 꽃피울게 할 정부3.0의 구현

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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